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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규제강화는 국제적 대세!
공정위, 일본도 과징금 매출의 10%로 인상 … 직접 압수수색까지

세계 각국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밝혀 주목된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최근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을 인상하고 강제 조사권을 도입했으며 미국도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등 각국이 카르텔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일본은 과징금을 최고 매출액의 6%에서 10%로 인상하고 경쟁당국이 형사고발 사안에 해당하는 법위반 사

건 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독점금지법을 고쳐 4월27일 공포

할 예정이다.

일본은 카르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감면제도를 신설했다.

국내에서는 4월1일부터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의 5%에서 10%로 올렸고 종전까지 일부 감면혜택을 받았던 3

번째 이후 신고자나 2개 이상의 공동신고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첫번째 신고자와 2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 면제 또는 30%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쟁당국은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조학국 국장은 “미국도 카르텔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손해액의 3배에서 1배로 축소하면서 내부고발

자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는 경제의 세계화로 대형 국제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각국 경쟁당국이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도 있어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열리는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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